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이슈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노동자가 당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
부·남부·남동발전)로부터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 사고를 당했다. 232명은 부상을
당했고 5명은 목숨을 잃었다.

재해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193명
(83.1%),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비율이 거의 50:50인데 위험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
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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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주로 맡고 있다.

발전사별로 보면 중부발전이 66명(부상 62명, 사망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발
전이 65명(부상 65명), 서부발전이 43명(부상 42명, 사망 1명), 남부발전이 33명
(부상 33명), 동서발전이 30명(부상 30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김용균씨 사망 다음해인 2019년 39명(부상 37명, 사망 2명)이 재해
를 당했다. 재해자는 2020년 56명(부상 55명, 사망 1명) 2021년 46명(부상 46명),
2022년 36명(부상 36명), 2023년 52명(부상 50명, 사망 2명), 2024년 7월 기준 19
명(부상 19명)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처우 개선 수준에 머무른 탓에 위험의
외주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비정규
직 정규직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에 한해서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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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민영화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
기관으로 재공영화해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태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간사는 “김용균 사고
이후 대책이 마련되고 설비 안전 관련 투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인력 투자·투입이 늘지는 않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업무와
안전 업무를 겸하게 되고, 특히 최근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발표 후 인력이 줄
어 업무강도가 가중됐다. 무엇보다 외주화로 일하다 보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6899

24. 11. 7. 오후 2:58 인쇄 :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print/032/0003326899 3/3


